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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정부학회 회원 및 하계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많은 혼란과 위기감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공동 책임의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경북 지역이 겪은 두려움과 고통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아직도 그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생활 속 청결 유지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을 우리는 인내의 마음가짐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였으며, 한국거버넌스

학회와 공동개최 예정이었던 하계 학술대회 또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불명확한 현실적 여건 가운데 모든 학술대회 행사를 중단만 할 수는 없기에 안전한 학술대회 개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변화대응” 대주제를 가지고 지난 6월 17일 제한적 수준이나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이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주제 하에서 정부조직 및 정책, 의료예방, 

ICT 대응, 시민의식, 보건체계, 대중교통 등의 6개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교육환경, 사회복지, 치안방범, 소상

공인 등의 5개 영역에 대한 생활중심의 실효성 있는 논의 또는 의견개진 등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보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학술대회 관련 자료의 회원 간 공유를 

통해 기대한 성과가 도출되고 확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술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학회 임원 및 참석자 여러분, 

남다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협조를 마다하지 않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및 간부 여러분, 영남

대학교 부설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관계자 분 등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과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한국정부학회장 이 환 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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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13:30∼14:00)

사 회 : 박상철(한국정부학회 총무위원장)

내빈소개

국민의례

개회사 : 이환범(한국정부학회 회장)

축  사 : 홍승활(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세션Ⅰ 코로나19 그리고 정부·의료·정보사회 변화대응 (14:00∼15:30)

사 회 : 이시철(경북대)

1. 제 목 : 코로나19 질병관리청 신설과 감염병 대응체계 정립

발 표 : 이재호(한국행정연구원)

토 론 : 이준호(동국대),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제 목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과 거버넌스

발 표 : 이경수(영남대 의과대)

토 론 : 이중정(계명대 의과대), 이근욱(영남일보)

3. 제 목 : 코로나19 ICT를 활용한 미래대응

발 표 : 이연우·조성배(한국정보화진흥원)

토 론 : 박기관(상지대), 박정호(상명대)

Break Time (15:30∼15:50)

세션Ⅱ 코로나19 그리고 시민·보건·대중교통 변화대응 (15:50∼17:20)

사 회 : 성도경(영남대)

1. 제 목 : 코로나19 시민의식과 사회변화

발 표 : 주창범(동국대)

토 론 : 김용운(건국대), 사용진(계명대)



- v -

2. 제 목 : 코로나19 보건환경 개선 및 정책처방

발 표 : 구현진(참좋은병원 진료원장)

토 론 : 도수관(대가대), 최찬호(대구대)

3. 제 목 : 코로나19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대응전략

발 표 : 김만주(대구도시철도공사 경영안전본부장)

토 론 : 박태경(영남대), 김장욱(파이낸셜뉴스)

Round-Table 코로나19 지역단위 현안 분석 및 개선방안 (10:30∼11:50)

사 회: 제갈돈(안동대)

1. 지방행정: 최근열(경일대), 황성수(영남대)

2. 교육환경: 김경대(한국균형발전연구소), 이경훈(대구교육청)

3. 소상공인: 이관률(충남연구원), 이창범(브라운백)

4. 치안방범: 장철영(대경대), 권정관(대구경찰청 달서경찰서)

5. 사회복지: 김보영(영남대), 이지영(한국균형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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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질병관리청 신설과 감염병 대응체계 정립

질병관리청 신설과 감염병 거버넌스 개선방안

이 재 호(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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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과 거버넌스

코로나19 위기대응과 거버넌스

: 지역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경 수(영남대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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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ICT를 활용한 미래대응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이연우·조성배(한국정보화진흥원)

Ⅰ. 서 론

코로나19의 발원지였던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는 강력한 국가 봉쇄정책이나 제한 

조치 없이 신속한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어 많은 나라들에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감염자 동선 추적 앱·웹 서비스, 자가진단 앱, 공적 

마스크 판매 앱·웹 서비스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이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정보통신기술이 코로나19 확산 방

지의 핵심 동인(key enablers)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해외 언론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앱·웹 서비스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

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도 있다. 카드정보, 위치정보 등 수

집된 데이터를 통해 감염 동선을 분석하는 기능으로 보다 쉽게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듯 ICT는 코로나19에 대한 준비, 대응, 복구라는 감염병 재난관리 전주

기에 적용되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부터 진행하는 과정까지 ICT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

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Ⅱ. 감염병 재난관리와 ICT의 역할

1. 감염병 재난의 특징과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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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 재난의 특징

코로나19 감염병은 국가재난 위기상으로, 신종플루 바이러스(2009년) 이후 두 번째

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20.2.23)되었고, 국무총

리 중심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감염병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

하며1), 자연재난과 달리 재난발생 예측이 어렵고, 피해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대

부분의 경우 원인자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재난유형에 

비해 대응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재난이 

발생하는 공간적인 재난의 영향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

서도 재난관리의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오윤경 외, 2020).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감

염병의 경우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재난대응 과정에서 수습과 동시에 지속

적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코로나19의 경우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

운 유형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여 정확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대응 상의 불

확실성이 매우 높다. 심지어 발생원인, 감염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

문에 발생현황, 제한된 조사결과 등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서 감염병은 병원체 전파를 통해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재난에 비해 인명피해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은 사람간의 접촉으로 

전파되는 만큼, 대면접촉을 줄여야 하며, 인구밀집지역과 지역사회의 집단시설을 중심

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이 나타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이 높다. 감염병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서 사회·경제·문화 분야 등 사회전반의 

양태와 질서까지도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홍채은, 2020). 즉, 코로나19로 확산

에 따른 펜데믹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습관화, 재택근무, 원격강의, 비대면 비즈

니스 확대 등 언텍트(untact) 문화로의 변화를 촉발시켰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

의 양태도 바뀌고 있다.

1)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

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 폭염, 지진, 황사, 조

류, 등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교통사고, 환경오염사

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

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미세먼

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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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단계

재난관리단계는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4단계로 구분된다2). 예방단계는 재난 발생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체계 구축, 재난예방 교육, 훈련 

및 홍보, 재난방재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활동이다. 대비단계는 재난관리자원

의 비축·관리, 비상경보체제 구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재난대비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활동이다. 재난예방 및 대비단계에서는 다가올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이해·수용·행동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재난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쉬

운일이 아니다(이동규, 2016).

대응단계는 응급조치, 위기경보의 발령, 현장 대응 및 수습, 긴급구조, 응급인력 지

원체계 가동, 재난대응계획 실행 등에 관한 활동이다. 복구단계는 위험요인 제거, 원

상복구, 감염/전염병 예방 및 방역, 피해규모 산출, 시설 복구 및 피해보상 등 재난복

구계획 실행 등에 관한 활동이다. 재난 대응 및 복구단계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응 자

원의 제약성과 신속한 탈출, 그리고 공공 안전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된다. 또

한 시스템 인프라는 재난 경고, 위험평가정보의 전달, 구조 지원, 안전 확인, 미래 재

난의 방지와 완화 등과 같은 시간제약적인 커뮤니케이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이해와 의사결정을 지원하

기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분석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이동규, 2016).

재난관리의 각 단계는 상호·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며, 각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의 정상 단계에서는 재난과 

관련한 예방 및 대비 활동이 이루어지며, 재난발생 후 위기단계에서는 재난대응에 총

력을 기울이고, 위기단계가 정점에 올랐다가 어느 정도 확산세가 줄어드는 위기 저감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난 복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홍채은. 202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

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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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재난관리와 ICT의 역할

우리나라의 ICT 및 전자정부 시스템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단, 검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예방 등 전 분야에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정부·민간과의 

협업, 시민 참여 등 기존의 감염병 대응방식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그동안 구축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관별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넘어 시스템간 정보연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 신

속성,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AI를 활용한 진단키트 및 치료제 개발, GPS

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추적, 자가격리자 관리 등 ICT를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ICT 기술은 일반적으로 컴퓨팅 기술(computing technology)과 네트워킹 기술

(Networking technonogy)로 구성된다. 컴퓨팅 기술은 정보화와 디지털화의 능력이며, 

네트워킹 기술은 의사소통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

연우, 2010). 이러한 ICT의 기능을 재난관리 단계인 예방(Prevention), 준비(prepara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단계별 활동들과 관계에서 역할을 정리해 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재난관리 단계와 ICT 역할 프레임워크

재난관리단계

 

ICT 역할

예방

(Prevention)

준비

(Preparation)

대응

(Response)

복구

(Recovery)

정보화/ 

디지털화

(Computing 

Technology) 

정보수집/분석/예측

- AI/알고리즘

- 빅데이터분석

재난자원관리, 비상경

보체계구축, 훈련

- 재난자원 DB

- 원격교육플랫폼

- 앱/웹 플랫폼

현장대응 및 수습, 응급

인력지원체계 가동 

자원관리 플랫폼

- 상황정보 제공/피드백

- 챗봇 서비스

위험요인 제거, 원상복구

- 자원관리 플랫폼

- 물적, 인적, 경제적 

손실 등 분석

네트워킹 및 

소통능력 

(Networking 

Technology)

조기경보 전달체계

위치추적(GPS)

- 텍스트 메시지

- 소셜 미디어

유관기관, 전문가 등  

상호 네트워크 체계

- 소셜 네트워크

- 소셜 미디어

위기경보/인력/물적지원

체계 가동

- 위치추적(GPS)

- 위치DB, CCTV

- 비상커뮤니케이션(CBS)

자원관리 및 회복, 재난

지원금 지원

- 수요/봉사자 매칭

- 소셜 네트워크

ICT의 재난관리 분야에 활용은 예방-준비-대응-복구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화

/디지털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서 재난관리를 선제적, 창

의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enabler)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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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단계로 사전예측 및 조기경보를 의미한다. 감염

병 관련 정보수집과 사전 위험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예측하고 커뮤니케이션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로는 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 텍스트 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 경보시스템(스마트폰) 등이 있다. 둘째, 대비단계로 계획 및 훈련을 의미한다. 

대비단계에서는 재난자원 DB, 원격교육 플랫폼과 토론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미디어 

캠페인, 소셜 네트워크 등이 있다. 셋째, 대응단계로 상황인식 및 전파, 관리를 의미하

는 적용기술은 다음과 같다. 자원관리, 정보공유 플랫폼, 데이터 수집, 위성사진·항공

사진·무인 항공기, 원거리 데이터 전송 등이 있다. 넷째, 복구단계로 자원관리 및 책

임성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원 동원, 모바일 자금이체, 모바일 전화를 통

한 물품 및 자원 추적, 피구호자로부터의 SMS 피드백, 자원관리 플랫폼, 소셜 미디어

를 통한 수요-자원봉사자 매칭 등이 있다. 

3.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현황 분석

1)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정부의 대응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1월20일) 4월 19일 기

준으로 총 누적환진자수는 10,661명이며, 이중 8.042명(75.4%)이 격리해제 되었다. 그

리고 사망자 수는 234명, 신규확진자는 8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신규확진자 수가 2월 

28일에 831명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정점으로 보이다가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

이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재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른 정부의 활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의단계에서는 감염

병 재난의 주관부서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가 설치·운영

되고,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한 방역조치 및 방역인프라 가동, 대국민 정보전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경계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31번 환자 이후 집단감염으로 인해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상황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해외반출 금지 등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심각단계

에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5부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3)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366944&ac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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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발생현황과 정부의 대응활동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한국의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에서 재구성

<표 2>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 및 활동

수준4) 위기유형 주요 대응활동

관심

(Blue)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본)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대응 역량 정비

- 필요 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감

(Red)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4) http://www.cdc.go.kr/contents.es?mid=a20301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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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의 활용한 재난단계별 대응분석

앞서 살펴본 재난관리 단계의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단계별 ICT 활용사례와 전자

정부시스템 구축사례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반적으로 재난관리 전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는 시스템들이 구축 및 제공되고 있다.

<표 3> 감염병 재난관리 단계별 ICT 활용사례

대응

과정
재난관리 활동 ICT 활용:시스템, 앱, 웹

예방

- 상시적인 사전위험 예측 및 관리

- 이상현상 및 신호감지 

- 출입국 검역

- 감염병감시 등

- 출입국관리시스템

- 검역관리시스템

- 감염병웹보고시스템

- 감염병 의심입국자추적시스템

- 특별입국자 자가진단앱

대비
- 실시간으로 전염을 모니터링/추적

- 재난자원 관리

- 국가격리병상관리지원시스템

- 국가비축물자관리지원시스템

-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 재난 관련 전문가 관련 소통창구

대응

- 사건에 대한 전파(안내문자)

- 피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코로나19검사(Driving-through)

- 의료영상 및 증상데이터를 이용한 패턴인식

- 사회적 거리두기

-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코로나맵/마스크앱)

- 역학조사지원시스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안전디딤돌, 재난안전문자(CBS)

- 상황전파시스템

- 국가재난위기통합상황관리시스템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자가진단앱

- 병원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 긴급재난문자 발송

복구 - 재난안전보장금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소상공인자영업지원포털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한국정보화진흥원(2020) 및 내부자료 등에서 발췌정리

  (1) 예방 단계

상시적인 위험 예측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많은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운영되

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감염병 의심 입국자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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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 등 주요 감염병을 대상으로 입국자를 추

적조사할 수 있다. 항공사의 탑승자 정보, 외교부 여권정보, 법무부 외국인 정보, 통신

사 로밍정보를 통합하여 입국자 정보를 생성하고, 제3국 경유 입국자도 구분할 수 있다.

  (2) 대비 단계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병상, 물자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다. 행

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은 재난의 수습(재난응급대책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로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장비, 자재, 인력을 관리

하고 있다. 과거 기관별로 제각각 분류·관리하고 있던 장비·자재 등을 통일된 규칙

에 따라 분류하고, 매년 기관별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적으로 관리 가능토록 하고 있다. 시스템 활용을 통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로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히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

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5). 또한, ICT는 재난안전 관련 전문가들 간 네트워

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리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는 주로 블로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서로 특정 분야의 재난안전 관리 경험 및 

기술적인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3) 대응

대응과 관련된 시스템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정부의 공식 사이트이다6). 확진환자 현황에서부터 확진자 이동경로, 대응지

침, 방역체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구집단 특성별 

확진율, 기저진환에 따른 시민들 스스로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신속하게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의심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

는 것이 방역 대응의 핵심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였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증상 점검, 자가격리자 위치확인 등을 원격에서 관리하기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앱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해외에서 입국자들을 고려하여 한국

5) 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Manager/screen.do 

6)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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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러시아어를 지원하며,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따라 

앱을 설치하여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가격리자 관리앱은 공무원 및 

해외 입국자보호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2020). 

  (4) 복구: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코로나 19 확산으로 촉발된 급격한 경기불황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민대상 긴급재난

지원급을 지급하였다. 약 2,171만의 가구에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지급 할 수 있도

록 민간 카드사와 협력하여 지급하였다. 첫날 180.8만 가구 가신청을 시작으로 첫주에 

1,140.1만 가구 온라인 신청을 하였다. ICT 기술이 있었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온라

인 신청/지급, 정부는 5부재 시행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적시에 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

게 되었다. 

3.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의 시사점 

아직 국내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적인 대응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만, ICT를 활용한 혁신적이고 신속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DNA(Data, Network, AI) 관련 산업을 지

원하기 위해 AI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를 위한 비용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그 결과, 로밍데이터, 통신·카드사 데

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검역관리, 역학조사가 가능해졌으며 AI를 활용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 및 치료제개발, X-ray 영상분석 등 혁신적 방식의 코로나19 대응이 가

능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은 공공서비스 개선 등 정부 혁신을 위해 디지털정부로의 전환 노력을 끊

임없이 추진하였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 및 강화하였고, 

2000년대에는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착

실히 디지털정부를 준비한 결과,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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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4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 보건·방역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개발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해 코로

나 확진자 동선, 공적마스크 정보,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를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자체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스크 

앱, 종합상황 지도 서비스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양한 앱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

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져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의 기능이 진화하였다. 이에, 시민

들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자발적인 사

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이슈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 

과제도 있다. 우선, 이상현상, 신호를 감지하는 등의 상시적인 사전위험 예측 및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7) ICT가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지점은 

첫째, 실시간 상황인식(real-time awareness) 둘째, 신뢰성 있는 예측분석을 통한 의사

결정 지원(decision-making support)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동규, 2016). 실시간 상황

인식을 위해서는 다양한 원천의 빅데이터를 모니터링/수집시스템이 필요하며, 의사결

정 지원을 위해서는 융·복합 분석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측적·처방적 분석모델과 

모델에 반영될 수 있는 표준적인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투명한 정

보 공개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는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가 지역사회 바이러

스 전파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권 침해가 발

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처리에 있어 필요성･적절성･비례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

7) 최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WHO보다 앞서 신종코로나 발생/확산을 예측하여 경고한 케나다 AI

스타업 “블루닷(BlotDot)”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닷은 여러 나라의 언론보도, 항공티켓 데

이터, 동식물 질병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해서 감염병 확산을 예측하였다. 이처럼 ICT 및 AI 기술은 

감염병을 예측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Dailymedi: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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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EDPB, 

2020).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에 있

어 비례성 원칙, 데이터 최소 수집의 원칙 등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을 준수하고 있다(Hogan Lovells, 2020). 따라서 정책적으로 확진자 동선 공개

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간 균형점을 모색하고, 정

보공개 관련 추진체계 및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Ⅲ. 민관협력 거버넌스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과 시사점

1. 민관협력(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정의 및 사례분석 틀

최근 정부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네크워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재난관리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

규모 재난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새롭게 갱신하기 쉽지 않

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기에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민관협력 거버넌

스가 필수적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특징은 계층제적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이나 참여 조직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네트

워크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나, 어느 조직도 다른 조직의 공식적인 하

부조직이 아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조직들로 이루어지는 연결망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의미한다(이명석 외, 2008). 민관협력은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하나 이상의 민간 행위자가 자발

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협력 과정을 의미하며, 민관협력적 거버너스는 정부

나 공공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방식이 아닌 다수의 정책참여가 자원 및 기술을 공

유·협력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민관협력 거버넌스라 정의하겠다(문국경, 

2017). 본 연구에서는 문국경(2017)이 제안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ICT 기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사례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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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민관협력(PPP) 거버넌스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2. 민관협력(네트워크) 기반의 공적마스크앱 개발과정

1) 추진 배경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 감염병 첫 유증상자가 발생하고, 2월 24일, 위기경보 심

각발령과 초·중·고 개학 연기가 공표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가장 손쉽게 확보해야 할 방역 물품인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등 국외반출이 심해지며 공급이 부족해지고, 높은 불안감에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시민들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해진 것이다. 3월 3일,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대

국민 사과를 했다. 

3월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개발자(코로나19 공공데이터 공동대응

팀)는 광화문 1번가8)를 통해 공공데이터가 일관적이고, 주기적으로 제공되면, 시민개

발자들이 종합적인 코로나-19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시민 개발자의 내용을 즉시 검토하며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이 시작되었다.

8) 국민과 정부가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기 위해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약칭 온라인 광화문1번가, www.

gwanghwamoon1st.go.kr)｣으로 개편하여 2019년 1월 3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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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정

민간 개발자의 요구사항에 즉시 공공 부문이 대응하면서 시작된 공적 마스크 앱 개

발은 앞서 언급한 민관협력(PPP) 거버넌스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성

공적으로 이행하였다.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정부부처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다. 정부부처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대응 등의 총괄 역할을 맡았고, 한국정

보화진흥원이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약사회, 민간 클라우드 기업, 시민개발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오픈API9) 변환과 대국민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았

다. 약국 등 마스크 판매처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포털에 전달하는 역할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맡았다.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대한약사회)과 민간 

클라우드 기업, 시민 개발자 모임이다. 대한약사회는 실제 공적 마스크 판매처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공적 마스크 앱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현장에 해당하는 약국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

템 이용방법 등을 빠르게 전파하였다. 네이버 클라우드 등 민간 클라우드 기업(파스타 

얼라이언스 기업10))은 공공기관 서버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클라우드를 무상으로 제

공하고, 개발언어, DBMS, WAS웹서버 등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네이버, 멋쟁이사자, 굿닥 등 기업과 시민

개발자가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API를 활용하여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앞서 연

구한 사례 분석틀에 의해 재구성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9)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공개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

록 공개된 API를 말하며, 개발자에게 사유 응용 소프트웨어나 웹 서비스에 프로그래밍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10) KT, NHN, 네이버 등 파스타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클라우드 기업들이 모인 협의체 

‘파스타 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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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관협력(PPP)에 기반한 공적마스크앱 개발과정

마스크 앱 개발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흐름도로 요약해보면, 다음의 그림11)과 같

다.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는 시민 접점에서 판매처 역할을 수행하고,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12)의 세부 기능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판매처별 

마스크 입고 판매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 포

털에 판매처명, 기관유형코드(약국, 우체국 등), 주소, 입고일시, 재고구간, 데이터생성

일시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위도·경도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오픈API 형태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은 서버, 지도 등 개발환경을 제공하였고, 기업, 시민 개발자는 

신속하게 공적 마스크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3.10.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12)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심사·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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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마스크 앱 서비스 구현 흐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3.10.

3) 추진성과

공적 마스크 앱 개발에 따른 추진성과는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나눌 수 있

다. 정량적 성과는 공적 마스크 데이터 개방전 공적 마스크 판매 완료 약국 비율이 

67.9%에서 개방 후 86.4%로 증가하여, 18.5%p나 증가하였다13). 이는 당초 정부가 마

스크 5부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공적 마스크의 공평 배분이라는 목표에 공적 

마스크 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에서 공적 마스크 데이터를 

활용한 앱·웹서비스 100개가 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전국 병원과 약국 의료 정보 

플랫폼인 ‘굿닥’의 3월 월간 순 사용자(MAU)는 300만명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400%

이상 증가하였다. 앱 다운로드 수는 해당 기간 200만을 돌파하며 4,000% 증가를 기록

했다14). 

정성적인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감소 등 마스

크 정책의 조기 정착과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했다는 점이며, 공공데이터와 IT를 활용

한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우수사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1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PPP)의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정확히 나타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13) 정부부처 합동. 2020.3.23. “마스크 수급상황 종합발표”

14) 아시아경제. 2020.4.3. “케어랩스, 굿닥 이용자 급증…비대면 서비스 확산 수혜‘

15) 조선일보, 2020.3.24. “공공 데이터 요구, 마스크맵 완성… 시민이 뭉쳐 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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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성공적인 공적 마스크 앱 서비스의 정책적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재난 상황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프로세스와 원칙을 준수하며 서

비스를 개발해서는 즉시 대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 상황과 같은 긴급 상황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와 데이터를 즉시 개방하고, 민간에서 관련 서비스를 개발

할 수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 참여 제도의 성과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의 경우도 시민 개발자의 의견부터 시작하였다. 시민 개발

자의 의견은 가장 대표적인 시민 참여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정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가능성을 확대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

터도 단순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일 형태로만 개방되었다면 신속한 서비스 

개발이 진행될 수 없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스웨거(swagger)16) 방식의 오픈

API 제공이 있었기에 시민개발자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오픈API 형

태의 개방이 아니었다면, 민간이 개발한 서비스가 100개나 출시되지 못했을 것이다. 

Ⅳ. 결 론

ICT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요 핵심 역

할(enabler)을 하였다. ICT가 국가로 하여금 가장 큰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큰 재난으로 인해 우리의 사회

16) 스웨거(Swagger)는 개발자가 REST 웹 서비스를 설계, 빌드, 문서화, 소비하는 일을 도와주는 대형 

도구 생태계의 지원을 받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스웨거 UI 

도구를 통해 스웨거를 식별하며 스웨거 툴셋에는 자동화된 문서화, 코드 생성, 테스트 케이스 생성 

지원이 포함된다.(위키피디아, 검색어: 스웨거 (소프트웨어), 검색일: 2020.6월)



- 35 -

도 변화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개학, 화상회의 활성화 등 언택트(untact) 생활 방식

이 일상화되는 새로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앞선 사례 분석과 뉴

노멀 시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ICT 관점에

서 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그에 맞는 ICT 투자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순히 

시스템 구축 및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정부의 업무와 일하는 방식도 처음부터 

디지털(ICT)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의심 

입국자추적관리시스템’도 모두 시스템을 기반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즉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전자정부 및 정책들은 데이터와 디지털의 연계와 공유가 최

적화되기 위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먼저 고려하고, 업무가 뒤따라 변화해야 한다. 또

한, 업무의 변화도 언택트(untact) 방식을 고려한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보

의 분절이 사라지고,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데이터와 시스템간 연계로 

인해 빠른 대응이 가능해 진다.

둘째,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난은 나타날 수 있다. 단순히 재난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위기도 나타날 수 있다. 재난 관리 단계인 예방-준비-

대응-복구의 전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특

히, 대응 단계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 많은 단계

이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위해 정부도 신속한 변화관리체계(애자일, agile)를 

수립하여야 하며,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시작은 

민간과 공공의 업무 또는 역할을 명확히 시나리오별로 구성해두는 것이다. 재난 상황

이 발생하고, 문제를 규정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

해 시나리오화 또는 매뉴얼화를 준비하여 해당 상황에 맞게 일부 변화시켜 빠르게 대

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앱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정부의 구현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데이터

와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무원이 수행하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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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업무는 디지털로 혁신을 해야 하며, 혁신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이 제고

되어야 한다. 과학적 기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분석 능력도 필수적이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발자와 같은 일부 시민의 참여를 넘

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다수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제고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 37 -

참 고 문 헌

국민안전처. (201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

국회입법조사처. (2020). 코로나 19(COVID-19) 대응종합보고서.

대한민국정부. (2020).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문국경. (2017).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tool)분석 및 개발에 관한연구. 한

국행정연구원.

보건복지부. (2015). 2015 메르스백서_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오윤경 외(2020). 코로나19 감염증 사례로 본 감염병 재난 대응 이슈와 정책적 시사

점. ISSUE PAPPER, 통권 87호, 한국행정연구원.

이동규. (2016). 재난관리 예측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론적 검토- 미래예

측적 이상신호 감지를 위한 협력적 재난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제언을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2(2), 35-52.

이명석, 오수길, 배재현, 양세진.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민간자원봉사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17(3): 163-372.

이연우. (2010). 국가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ICT 적용에 관한 제언, 정보사회와 미

디어, 17: 89-116.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재난안전 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선진사례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코로나19 대응 ICT서비스 우수사례집.

홍채은. (2020). 재난관리 관점에서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정책 대응과제. 소비자정책, 

103호.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EDPB), ｢Statement by the EDPB Chair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outbreak｣, 

2020. 3. 16.

Hogan Lovells, ｢Coronavirus and Data Protection: Europe’s Data Protection 

Authorities’ Views｣, 2020. 3. 16.





2020년 한국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

◆◆

세션Ⅱ

코로나19 그리고 

시민·보건·대중교통 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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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민의식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시민의식과 사회변화

주 창 범(동국대)

Ⅰ. 코로나 바이러스-19

코로나 바이러스는 북반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확진자가 감소추세이나 남반구의 

인구대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에서는 증가 추세에 있음. 북반구의 경

제대국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증가 후 정체된 상태로 감소하지 않고 있거나 일부 주에

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스페인>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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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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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국>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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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 1차 파동: 1918년 봄

2차 파동: 1918년 가을

3차 파동: 1918년 가을-1919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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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14일 발표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성장률 -0.1%가 가장 낮은 수치

IMF는 지난 4월에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 최근에 발표

된 세계은행의 예측은 더욱 암울함. 마이너스 6% 정도로 발표됨. 물론 내년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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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V자 형태를 띤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

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마

이너스 1.2% 경제성장률이 예측됨. 이는 OECD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7% 성장률에 비

해서도 매우 양호하고 러시아 등 자원부국들의 마이너스 4-5%대의 경제성장률에 비해

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함. 특히 중국은 올해에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음. 

<미국 경제 현황>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불리는 미국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통화정

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의 유통속도가 매우 약화되어 디플레가 

발생하고 있음. 막대한 화페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

률은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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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2007년 12월 – 2009년 5월 (약 18개월)

Ⅱ. Globalization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다시 격화됨. 미중 무역갈등의 근원을 코

로나 사태 이전 상태에서 살펴보고자 함. 지난 20년 동안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은 비

약적인 소득증대를 이룬 반면 선진국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득증대를 

이룸. 미국 중산층의 상대적 몰락은 바로 트럼프의 중요한 지지기반을 이루게 됨. 소

득증대를 이룬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은 대부분 중국의 국민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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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ra of “high globalisa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fall of Lehman Brothers

  - a World Bank working paper by Branko Milanovic

  - discontents, squeezed between their own countries’ plutocrats and Asia’s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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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Un-Contact Society

○ 1) cognitive or manual expertise, 2) the tasks that define a job are routine or 

non-routine: routine cognitive tasks, routine manual tasks, non-routine cognitive 

tasks, non-manual tasks (MIT economist David Autor) 

○ routine tasks는 기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임

○ machine learning이나 accruacy of sensors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현

상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은  medium-skill jobs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

적 노동이나 육체노동 여부에 상관없다는 것임

○ 대체효과는 중간수준의 기술근로자, 보완효과는 고급기술근로자 

○ Extended Intelligence (EI):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대체하기 보다는 이들의 생

상성을 향상사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MIT media lab). 이는 고급기

술노동자들의 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임

○ 고급기술 노동자들의 생상성과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들은 low-skilled workers

의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할 것임. 따라서 저급기술(low-skill)의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들의 임금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님

○ A winner takes all (승자독식 소득구조), 일반시민은 정부지원 기본소득으로 생활?

○ Democratic candidate Andrew Yang: Freedom Dividend; a universal basic income 

of $1,000 a month to every American adult.

○ 따라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현상은 대체효과, 보완효과 그리고 수요효

과를 야기할 것임 (substitution, complementarity and demand effects)

○ medium-skilled jobs의 예는 일정한 patterns에 근거해서 작업을 수행. 즉 운전, 유

통, 의료분야의 검사 또는 진단 등

○ 하지만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도 일정한 패턴에 근거에서 작업이 수행

된다면 기술에 의해 보완되기 보다는 대체될 가능성이 큼. IBM의 수퍼 컴퓨터 

Watson이 종양학(oncology)진단을 수행. 종양학은 종양(암)의 원인·발달·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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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임. 즉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원인이나 발

달상의 특징들을 비교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연구분야.

Ⅳ. 결 론

- 복지정책에 대한 저항감 감소: 긴급 재정지원금, 정부부채 증가, 전 국민 고용보험

-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강화(특수근로자 4대 보험)

- AI에 대한 거부감 감소

- 정부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거부감 감소: 개인 위치 추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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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건환경 개선 및 정책처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보건환경 개선 및 정책 제안

구 현 진(참좋은병원 진료원장)

Ⅰ. 서 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32명의 원인불명의 폐렴의 원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2, SARS-CoV-2)로 

밝혀졌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로 명명하였다. COVID-19는 우한에서 중국 전역으로, 동시에 우한에서 태

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 아시아국가로 퍼져 나갔다. 또한 중국과 교류

가 많은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다시 전 세계로 급격히 전파되었다. 현재는 

COVID-19의 발병지인 중국은 확진자 8만여 명에 3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후 다소 소

강상태인 반면에,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 걸쳐 확

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환자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장 많은 확진자(2,085,566명)와 사망자(116,257명)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13일 기준 전 세계 185개국에서 총 7,567,292명의 확진자

가 발생하였고 424,063명이 사망하였다. 전 세계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각국

의 확산 억제에도 불구하고, 집단면역이 없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으며,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유행은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WHO 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1968년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사상 3번째로 2020년 3월 11일 COVID-19의 pandemic(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였다.

현재 상황은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되었지만, 러시아, 브라질 등 중남미 및 중동 지역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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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중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신규 확

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19.0%), 영국(14.0%), 이탈리아(14.3%), 스페인(11.7%)등 유럽국가의 치명률

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기타 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들의 치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WHO 유럽지역사무처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진 및 사망사례 분석에서 60세 이상

(94%), 

남성(58%), 1개 이상의 기저질환보유자(97%)가 많이 사망했으며, 특히 사망자의 

65%는 심혈관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19일 중국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중국 우한시 거주)이 조사되어 국가지정 입

원치료병상으로 이송되었으며,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로 확정

된 이래 중국을 포함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초기의 산발적인 발생에서, 특정지역을 중

심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였으며, 6월13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2,051명, 사망자 27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최근에는 하루 발생 환자 숫자가 20명~ 50

명 정도로 방역 당국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국내의 위기 대응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총 4단계로 구성

되어 있는데, 현재는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의료계를 비롯하여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들은 과거 여러 차례 신종 전염병을 경험한 바 있다. 2천년대 들어서만 벌써 

SARS-CoV, 신종플루, MERS-CoV 등 3번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한 바 있다. SARS와 

MERS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큰 전파 없이 조기에 유행

을 차단한 바 있으며, 신종플루는 비록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로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COVID-19는 과거 어떤 신종전염병보다 

빠르게 전 세계 곳곳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단시간 내에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은 요원하고, 검증된 치료제도 없어 인류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SARS-CoV-2와 이로 인한 COVID-19는 아직 그 실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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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많은 한계점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현 상황에 알려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

중보건적 접근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Ⅱ. 예방 및 방역

현재까지 COVID-19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만한 예방백신이나 검증된 약물은 

없다. 과거 신종플루 때의 경험을 떠올리면, 유행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백신개발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WHO는 SARS-CoV-2에 대한 백신개발에 대략 18개

월이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일반적인 백신 개발 기간이 2~5년 정도 소요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백신 개발로 유행을 차단하기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종플루와 달리 

SARS-CoV-2는 변이가 자주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특성상 백신 개발 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치료약물의 검증과 개발도 서두르고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요

구되기에 현재의 대유행을 즉시 막는데 기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COVID-19의 전파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

된 손이나 물건에 접촉한 손 등이 점막을 통해 침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국민 개개

인이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개인 위생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손 위생과 같은 예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

한된다. 따라서, 손 위생 없는 마스크 단독으로는 감염을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 또

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질병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치료를 시행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여 자가 격

리 등을 통해 발병을 감시하고 전파를 차단해야 하며, 오염된 환경을 소독하고 방역하

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에서는 5월초 까지는 COVID-19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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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봉쇄전략을 실시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학연기, 재택근무, 증상여부와 관

계없이 해외입국자의 2주 격리 등의 방안이 동원되고 있었으나, 이 후 성공적인 방역

으로 코로나19 발생이 격감하여 하루에  환자 발생이 20명~50명 정도로 방역 당국에

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

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여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5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전략을 시행하고, 5월20

일 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이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 등의 

2차 등교수업이 27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8일 부터는 전체 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됐

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등 우려 속에서도, 전체 학년의 등교 개학

의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은 예상되며 실제로 청와대 게시판에 학교 등교 반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와 5십만여 건의 공감까지 얻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청와대 게시

판에 올라온 글을 옮겨보면, [등교 수업을 하는 고3학생 들은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NEIS)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해 학교에 제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고2, 고1학생도 개학 1주일 전부터 건강 상태의 자가진단 제출을 통해 보건교사가 학

생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나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담임교사가 독촉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가진단 문항에 구토, 메스꺼움 등 흔한 증상들이 있어 학생들

이 체크하면, 등교 중지 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은 학생들 관리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 학교에 보건교사 1명이 있는 상태에서 방역, 감염병 책임

자로 혼자 메뉴얼을 짜고 학생 발열체크, 소독 등을 책임지는 현 상황은(물론, 담임교

사와 협조하고 있음) 모든 학교가 문을 여는 5월27일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 된다.

실제로 모든 학교가 등교하는 5월27일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급

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 학교 인근의 학교까지 등교 중지를 하는 현실을 감안

한다면 교육 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일선 교사들의 의견 청취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체 학교의 등교 개학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은 물론, 환

기와 소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상시 마스크 착용은 어려

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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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수 밖에는 없다.

가능한 점심시간이나 중간 쉬는 시간에 바깥 공기를 쐬고, 이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가급적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할 것을 권

장한다고 말한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급식은 시차 급식과 함께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 식사, 식탁 가림막 설치, 별도 공간 급식 등 기존의 방역지침

을 학교 상황에 따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블랜디드 수업(Blended and Flip learning) 방식의 적절한 활용도 권장한다.

블랜디드 수업 방식은 처음 대구 지역에서 적극 실시했으며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

서도 실시하고 있는 수업 방식으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해 학생 간 접촉을 최

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등교 필수 학년 외 다른 학년들은 격주 또는 격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교수업이 없는 날은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등교수

업을 보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 방법이다. 

방역 당국은 27일 등교 개학에 맞춘, ‘학생 마스크 착용 지침 보완 안’ 을 밝혔다.

학생들은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때 KF94, KF80 

마스크 외, 덴탈 마스크와 면 마스크도 허용된다. 단, 머리가 아프거나, 운동장 등 실

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리 유지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편,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에

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이후 종교시설 소모임,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집단 

발생과 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다시 환자가 발생하여 7~8차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

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참고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은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2.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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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이 악화 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의 연휴가 끝나고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부천 물류센터, 개척교회, 불법 다단계판매, 탁구장까지 이어진 집단 발병이 수그러들

지 않고 있다.

집단발병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증가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

주간의 평균 환자발생은 30명을 넘고 있으며 지난 주 기초재생산지수는 계속 1을 넘

고 있어 확산의 기로에 서있다.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대중교통의 발달

로 인구의 이동이 활발하고 다중 접촉이 가능한 인구 밀접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확산이 시작되면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의 집단 발병 장소를 보게 되

면 2-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던 시기에 발생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발병이 두드

러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 집단 내에서의 감염을 줄

일 수 있는 기본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지킬 수 없었던 곳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는 집단 발병이 일어난 업종이나 장소 별로 사후 약방문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유행의 상황을 끊어내지는 못하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다. 지금처럼 집단 발병을 쫓아가는 상황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발병자를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경제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 상황을 통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는 

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저명한 과학저널인 Nature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Lock-Down)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에 의한 억제 요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한국은 약 천이백만명의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

었다는 것이 Nature에 게재된 연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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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주요 집단 발생은 지하 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밀폐된 환경에

서, 찬송식사, 다과, 체육활동 등 침방울(비말)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을 하였으

며, 마스크 착용과 손 위생 등 생활 방역 수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

다. 이에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등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과 유흥시설, 주점 등의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

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급적 가지 말고,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노래 부르기 

등은 자제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전반에 걸친 마이너스 성장률, 실업률 증가 등 헤아릴 수 없

는 고통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큰 변화를 예고하

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료계

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85% 이상 찬성하고 있는 반면에, 의사들은 85% 이상이 반

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제한적 비대면 진료의 시행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

고 있으며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의료계와의 충돌이 

예상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비대면 진

료는 한계가 명확해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

확하며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경우 대형. 상

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져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 의원이 살아남

기 어려움 등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에 매우 큰 해악을 끼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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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전망 및 대책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각하다. 6월 들어 신규 확진자가 

줄곧 30명을 웃돌고 있다. 아직 확진자가 폭증하는 ‘2차 대유행’은 아니지만 위험 징

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6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전환 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20건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확진자 연령대는 젊은층에서 고위험군인 고령층으로 높아

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이 아니라 당장 여름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14일 까지로 예정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 대책본부가 수도권 주요 집단 감염 상황을 분석한 결과, 6월12일  기준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65개로 퍼지며 총 277명의 확진자

를 기록했다. 쿠팡 물류센터 집단 감염은 24개 시군구에서 14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

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 만이다. 6월 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집단 감염의 확산 속도는 이보다 빨랐다. 불과 열흘 만에 35개 시

군구 139명이 감염됐다. 수도권에서의 전파력은 재생산지수(1명의 환자가 감염시킨 환

자) 기준 최대 1.8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약 3배에 이른다. 

방역 당국은 리치웨이와 쿠팡 물류센터의 확산 속도 차이를 발생 장소 탓으로 보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는 일반 사업장에서 감염이 이뤄져 종사자와 방문자 명단을 신속히 

파악해 격리할 수 있었다. 반면, 리치웨이의 경우 방문판매 속성상 복수의 소규모 커

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추가 확산이 일어나 접촉자를 찿아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또 좁은 장소에서 장시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행

위도 높은 감염률로 이어졌다.

코로나19의 주된 감염층은 지난달 초 20, 30대였지만 6월 들어 50~70대로 바뀌는 

양상이다. 특히 6월 들어 확진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리치웨이 

집단 감염 확진자 중 65세 이상이 44.6%에 달한다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

기한 연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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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것, 또 고 위험시설에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인력사무소, 

떳다방, 종교시설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학원과 PC방은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고 전자 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

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등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됐다. 유흥주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운영 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

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기 상황’ 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7월 중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당

국은 확진자가 현 수준보다 증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

히고 있다.

Ⅳ. 요 약

중국에서 2019년 12월 첫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미국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6월13일 기준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 185개국에서 

760만 여명의 확진자와 42만4천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대유행

(pandemic)하고 있는 상황이다. SARS-CoV-2에 의해서 발생하는 COVID-19은 아직까

지 입증된 치료제가 없고,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보건학적으

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 세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종

식을 선언하거나 앞두고 있는 국가들도 등장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슬로베니아는 지난달 14일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으며, 뉴질랜드는 이 달 

15일 코로나 종식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대만도 지

역사회 감염자가 50여일 째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10명 안팎의 기존 환자만 완치되면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 청정국’ 턱밑까지 갔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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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지난 

달 6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역사회 감염자는 426

명 발생했고, 이 가운데 412명(96.7%)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일각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기상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확 줄었을 때 고삐

를 조여 굳히기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느슨하게 풀어버린 결과 국내 방역은 확진자가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면서 소모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치료제 및 예방 백신의 개발까지의 시간 확보를 위해

서는 유행의 정점을 낮추고 늦추는 완화 전략(mitigation strategy)도 요구되지만, 전문

가들은 지금 수도권에서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정기간 강력

한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외국인 입국 제한을 시행해야 하며, 이후 경제 활동을 재개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

부와 의료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국가적인 방역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강력한 국민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Ⅴ.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진단된 1월 20일 이후 어느덧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그사이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집단 발병과, 최근 수도권 중심으

로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의 집단 발생 및 대형 물류 센터 에서의 집단 발생을 거

치면서 6월 13일 기준 12,051명의 확진자와 2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의료진들

의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5월초, 중순까지는 하루 20~30명 정도의 확진자

가 발생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의 클럽, 물류센터, 개척교회, 불법 다단계판매, 탁구

장으로 이어지는 집단 발생으로 하루 평균 환자 발생수가 30~50명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늘어나 방역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

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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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국의 감염병 관리 체계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를 겪고, 2015년 메르스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가 지정격리병상에 200여 병상의 음압격리실이 확충

되었고,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음압병실을 두게 되었고 권역 응급센터

나 지역 응급센터에도 음압병실이 설치되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신종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150병상 이상의 병원들은 감염관리실을 설

치하고 감염관리 의사와 감염관리 전담자를 두고 있다.

이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번 COVID-19 유행에 있어서 초반에 제대로 대응하

지 못 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감염병 관리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야 한다. 과거, 2004년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되어 2009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전염병 ‘SARS’ 의 효과적인 차단으로 국내

에서는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의심환자 2명) 질병관리본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특히 강

조되었으며 2015년 9월 보건복지부는 MERS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차

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등의 국가 방역체계를 확대 개편 하였으나, 실질적인 독립기

관으로서의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 질병관리청 또는 질병관리처로 

독립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장은 장관급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타 부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

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개편 방

안을 발표했다.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

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되며, 지역에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센터에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

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방역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는 내용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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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기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

어 조직 이기주의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둘째, 지자체의 감염병 관리 대응 역량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체단체에서 역학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시.도 단위로 별도 지역 감염병 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

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초지자체와 중앙간의 연계를 담당하도록 역

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150 병상 미만의 

병원과 요양병원은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자를 지정

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감염관리실 설치를 통하여 감염 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병원의 

감염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종사자와 간병인들에 대

한 교육을 통하여 호흡기 발열 증상에 대한 모니터가 필요하며, 유증상자는 근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입원 환자에 대한 발열 감시를 하여 집단 발열양상이 확인되는 경우 

COVID-19 감염 또는 다른 호흡기 감염증의 집단 발병 여부에 대하여 방역 당국이 조

사를 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습관과 위기를 대하는 자세도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손 씻기의 생활화, 마스크 착용 필수,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의 생활화와 식사, 음주문화 개선, 가족· 이웃과의 유대 강화,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실천이 건강한 사회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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